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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로스쿨 제도 하에서 지방 거점대학교의 쇠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살펴
본 것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방 소재 국립대학들은
사실상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은 누구를 위한 대학
원인지를 물어보아야만 한다. 서울에 소재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사실 지방대학
학부졸업생을 입학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신입생
대부분은 서울 소재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방소재 국
립대학, 특히 거점국립대학으로 불리는 대학의 졸업생들 중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
는 사람의 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는 것은 지
역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고 결국은 지방대학들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 일수도 있다.
이 글의 저자는 지방 대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 소재 대학들의 학령인

구 감소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경기지역의 대학과 지방 대학의 공존
을 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
다. 서울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발전에 상응하게 지방대학교 학부졸
업생을 10～20% 선발해야한다. 지방대학들은 LEET 준비과정과 법학 관련 과목들
을 학부생들에게 제공하여 매력 있는 지방대학 졸업생을 양성해야 하고, 지역 주
민과 정치인들은 언급한 제도들의 법률화를 위해 노력해야하고, 지역 출신 학생들
의 장학제도를 확장・보완하고, 지방 대학 재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에 적
극적인 노력을 보여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지방대학의 몰락과 지역의 소멸이라는
두 가지 뗄 수 없는 위기에 대응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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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2021년 1월 29일 언론에는 최근 선출된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2020년

12월 선출된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공개서한을 보냈는데 그 이

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1) 등장했다.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0

주년 행사 1주일 전 갑자기 대한변협 회장의 축사가 취소되는 소동이 일어났

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2) 사뭇 다른 장면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대한변협에 먼저 모종의 제안과 같은 공개서한을

보낸 이유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감축하고 로스쿨 결원에 대한 보충제 연

장반대를 공약으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기를 시작하니, 그와 정반대의 입

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대립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제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들의 직역 침탈을 막고 제도와 통념의 장벽을 넘어 변호사의 직역을 다양

화하는데 힘을 쏟고, 다양한 철학과 가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법전원을 서

열화하고 획일화를 강요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협의회

의 제언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언급한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

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법

학전문대학원들이 입학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아예

편입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고, 교육부는 지방소재 로스쿨이 공동

화될 우려가 있고 결국 고사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3) 편입을 허용할 경우 이른바 상위권 로스쿨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하위 로스쿨의 우수 학생들이 편입하게 되고, 결

1) 예를 들어 법률신문, 오피니언 법조광장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당선자께”, 2021.1.29. 자
기사참조(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7650):
머니투데이,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변협 차기 협회장에게 공개서한 보낸 이유는”,
2021.1.29.자 기사 참조

2) 동아일보, “로스쿨 10주년 행사 1주일전...변협회장 축사 취소한다, 2018.5.8.자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508/89969822/1 : 2021.1.31. 최종 검색).

3)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데일리, “로스쿨 자퇴・미등록 충원제도, 또 연장... 변협 강력
반발”, 2020.12.1. 기사 참조(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26086625994256&
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765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508/89969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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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편입 도미노로 인해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결국은 그 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진단인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 결국 그 저변에는 변호사수의 증대를 막고자 하는

변협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늘여 법전원의 존재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로

스쿨 사이의 이해충돌이 깔려 있고, 결국 그 핵심에는 지방소재 로스쿨의 문제

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래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명의

입학 정원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로스쿨을

순서대로 보면 사실상 모두 지방소재 로스쿨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제8회까지 누적 합격률의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학원은 11개로 건국대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지방소재 로스쿨들임을 알 수 있다.

[표 1] 제1회-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련 통계5) (단위 : 명)

학교명(입학정원)
실제

입학인원
석사학위

취득자(누적)
누적

합격자
(누적불합격자)

합격비율

서울대학교(150) 1,227 1,142  1,077  94.3

연세대학교(120) 1,000 918  857  93.3

고려대학교(120) 995 916  854  93.2

성균관대학교(120) 996 905  824  91.0

경희대학교(60) 501 454  410  90.3

서강대학교(40) 339 302  272  90.1

아주대학교(50) 424 364  325  89.2

이화여자대학교(100) 823 763  680  89.1

영남대학교(70) 577 540  474  (66) 87.8

한양대학교(100) 843 754  662  87.8

한국외국어대학교(50) 414 376  329  87.5

중앙대학교(50) 421 379  329  86.8

서울시립대학교(50) 416 374  320  85.6

인하대학교(50) 418 376  321  85.3

합계/평균(2,000) 16,660 14,985 12,575 (2410)4) 83.9

부산대학교(120) 1,004 902  726  (176)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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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1회부터 제8회까지 25개 대학 평균 합격률 83.9%에 미치지 못하는 대

학은 건국대학교(80.0%)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소재 대학원들이다. 지방소재 대

학원 중에서는 영남대학교만이 87.8%로 평균 합격률을 넘어서고 있다. 아래 [표

2]의 2020년 제9회 변시까지의 누적 합격비율을 보더라도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이른바 거점국립대 3곳의 합격률은 25개 로스쿨의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이런

통계치를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하다.

[표 2] 제1회-제9회 누적 합격비율6)

4) 25개 법전원의 누적 불합격자 2,410명 중 서울・경기・인천소재 법전원을 제외한 지방소재
11개 법전원의 총 누적 불합격자가 1,587명으로 65.8%를 차지하고 있다.

5) 법무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한 것임(2019.5.14. 작성).
6) 현재 제10회 변시의 대학별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제9회 통계자료의 주요 부분만 발췌해
서 정리한 것이다(법무부, 변호사시험, 공지사항, 156번 게시글).

학교명(입학정원)
실제

입학인원
석사학위

취득자(누적)
누적

합격자
(누적불합격자)

합격비율

전남대학교(120) 1,010 884  708  (176) 80.1

건국대학교(40) 335 300  240  80.0

경북대학교(120) 1,005 888  701  (187) 78.9

충남대학교(100) 834 742  573  (169) 77.2

강원대학교(40) 330 294 221  (73) 75.2

충북대학교(70) 590 517  381  (136) 73.7

전북대학교(80) 657 597  430  (167) 72.0

동아대학교(80) 662 591  406  (185) 68.7

제주대학교(40) 335 272  185  (87) 68.0

원광대학교(60) 504 435  270  (165) 62.1

학교명(입학정원)
실제

입학인원
석사학위

취득자(누적)
누적

합격자
(누적불합격자)

합격비율

합계/평균(2,000) 18,776 16,888 14,343 (2545) 84.9

부산대학교(120) 1,135 1,006  814  (192) 80.91

전남대학교(120) 1,137 1,021  808  (213) 79.13

경북대학교(120) 1,133 1,005  813  (192) 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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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글은 그러한 문제에 천착하여 그 구체적 해결방법을 내놓는 일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 12년의 운영 결과, 과연 지방대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이대로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의 철학이나 방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이라는 국가의 정책과 부합하는

지, 지역개발・지원과 수도권 인구분산,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대계에 상응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법학전문대

학원이 건강한 토대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보안책
이 필요한 것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대학교의 건재 없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Ⅱ. 현황

1.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구성 현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사법시험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

원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 당위임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사법시험제도

에서는 약 40개 대학의 출신만이7)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으나, 현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102개 학교 출신이 합격을 하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만 배출하

였던 법조인이 다양한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에

서 법조인을 배출하니 이른바 ‘법조카르텔’의 형성을 막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8) 사법시험합격자 중 지방대학 출신이 12.06%였지만 법전원 입

학자 중 지방대학 출신 19.68%라고 하며, 이렇게 매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80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

다.9) 어떤 기준으로 지방대학출신이 19.68% 입학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근거

7)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다. 국가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적어도 70개 이상의 대학 출신이 합격
하였다. 나아가 무엇보다 대학졸업생이 아니어도 사법시험은 합격할 수 있었다는 중요한
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길 바란다.

8) 홍태석,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상과 발전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고,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2017), 31쪽;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리플렛,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
속입니다. 2017년에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6ver. 참조(http://info.leet.or.kr/board/
board.htm?bbsid=publication&ctg_cd=pds&skey=&keyword=&mode=list&page=2)

9)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리플렛,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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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알지 못하겠지만, 사법시험제도하에서도 40개 대학이 아니라 70개 이상

의 대학이10)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사법시험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

들도 합격했다는 사실은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여하튼 2009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구성의 특징을 먼

저 살펴보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존의 사법시험제도하에서의 지방대학교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 지방대학교 학사학위자의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진입 봉쇄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7년 입학생 구성을 보면 150

명의 2/3인 100명이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다. 그 외 50명의 출신학부를 보면,

연세대학교 졸업생 7명, 고려대 15명, 성균관대 4명, 한양대 4명, 이화여대 2

명 등이다. 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6개의 서울소재 대학졸업생

이 채우고 있다. 연세대학교 로스쿨 118명의 신입생 중에는 연세대 학부졸업

생 52명, 서울대 졸업생 40명, 고려대 5명, 한양대와 카이스트 각 3명, 성균관

대와 서강대 각 2명, 기타 서울권 대학 각 1명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2017년 신입생 119명 중 고려대학교 학부졸업생은 약 50%로 60명, 서울대

학교 학부졸업생이 44명, 연세대학교 5명, 한양대와 카이스트 2명, 해외대학과

이화여대 1명 등이다. 외국대학을 제외하면 서울소재 6개 대학출신이 채우고

있다.

결국 언급한 3개 대학의 입학정원 총387명 중 서울대학교 학부졸업생이 188

명(48.6%), 고려대학교 출신이 80명(21%,), 연세대학교 졸업생이 74명(21%)을

차지하고 있다. 즉 3개 대학 총 입학생 중 3개 대학 졸업생이 전체 8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9년 이래로 지금까지 항상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학교별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11)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6ver. 참조(http://info.leet.or.kr/board/board.htm?bbsid=
publication&ctg_cd=pds&skey=&keyword=&mode=list&page=2)

10) 사법시험 통계https://namu.wiki/w/%EC%82%AC%EB%B2%95%EC%8B%9C%ED%97%98/%
ED%86%B5%EA%B3%84 : 2021.1.30. 최종검색 (나무위키)

11) https://blog.naver.com/honaudo444/222083776477

https://blog.naver.com/honaudo444/22208377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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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교 현황

즉,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입학생 중 90.38%(141/156명)가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학부 출신 학생들이었다. 포항공과대학이나 과기원, 그

리고 외국대학 등 특수대학을 제외하면 서강대 1명, 성균관대 3명이 사실상

SKY대 졸업생이 아닌 유일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다른 대학의 사정은 어떠한지 2020년 기준 전국대학의 현황 자료

를 잠시 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지역의 로스쿨에 서울 이외 지역 (로스쿨 설

치대학과 비설치대학 모두 포함) 학부출신의 진입은 사실상 막혀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표 4]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출신교 현황12) 

12) https://blog.naver.com/honaudo444/222082526490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제공자료)

출신대학교 인원(명)

고려대학교 16

서강대학교 1

서울대학교 103

성균관대학교 3

연세대학교 22

포항공과대학교 2

한국과학기술원 4

외국소재대학교 4

계 156

SKY 출신
서울 지역 

로스쿨 
설치대학

서울 이외 
지역 로스쿨 
설치대학

외국/ 
특수대

로스쿨 
비설치 
대학

자교출신

서울대
90.38%

(141/156명)
93.58%

(146/156명)
0% 

(0/156명) 
6.41%

(10/156명)
0%

(0/156명)
66.02%

(103/156명)

고려대
81.81%
(99/121)

95.04%
(115/121)

0.82%
(1/121)

4.13%
(5/121)

0%
(0/121)

53.71%
(65/121)

https://blog.naver.com/honaudo444/22208252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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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83.33%

(105/126)
94.44%

(119/126)
0%

(0/126)
4.76%
(6/126)

0.79%
(1/126)

46.03%
(58/126)

성  대 
57.57%
(76/132)

90.90%
(120/132)

0%
(0/132)

7.57%
(10/132)

1.51%
(2/132)

25.75%
(34/132)

서강대
76.74%
(33/43)

93.02%
(40/43)

0%
(0/43)

6.97%
(3/43)

0%
(0/43)

11.62%
(5/43)

경희대
62.12%
(41/66)

78.78%
(52/66)

0%
(0/66)

19.69%
(13/66)

1.51%
(1/66)

3.03%
(2/66)

이  대
49.54%
(54/109)

90.82%
(99/109)

0.91%
(1/109)

3.66%
(4/109)

4.58%
(5/109)

32.11%
(35/109)

한양대
54.54%
(60/110)

96.36%
(106/110)

0%
(0/110)

0%
(0/110)

3.63%
(4/110)

22.72%
(25/110)

외  대
39.62%
(21/53)

73.58%
(39/53)

0%
(0/53)

3.77%
(2/53)

22.64%
(12/53)

15.09%
(8/53)

시립대
36.36%
(20/55)

80.00%
(44/55)

1.81%
(1/55)

3.63%
(2/55)

14.54%
(8/55)

7.27%
(4/55)

중앙대
62.96%
(30/54)

100%
(54/54)

0%
(0/54)

0%
(0/54)

0%
(0/54)

29.62%
(16/54)

아주대
30.90%
(17/56)

78.18%
(43/55)

5.45%
(3/55)

9.09%
(5/55)

7.27%
(4/55)

5.45%
(3/55)

건국대
36.58%
(15/41)

85.36%
(35/41)

0%
(0/41)

2.43%
(1/41)

12.19%
(5/41)

9.75%
(4/41)

인하대 - - - - - -

경북대
37.29%
(48/129)

72.09%
(93/129)

14.72%
(19/129)

4.65%
(6/129)

8.52%
(11/129)

13.17%
(17/129)

부산대
37.00%
(47/127)

70.86%
(90/127)

19.68%
(25/127)

2.36%
(3/127)

7.08%
(9/127)

17.32%
(22/127)

영남대
30.98%
(22/71)

63.38%
(45/71)

22.53%
(16/71)

4.22%
(3/71)

9.85%
(7/71)

9.85%
(7/71)

충남대
14.54%
(16/110)

57.27%
(63/110)

11.81%
(13/110)

6.36%
(7/110)

24.54%
(27/110)

9.09%
(10/110)

전남대
16.26%
(20/123)

51.21%
(63/123)

21.95%
(27/123)

3.25%
(4/123)

23.57%
(29/123)

16.26%
(20/123)

충북대
18.18%
(14/77)

68.83%
(53/77)

2.59%
(2/77)

6.49%
(5/77)

22.07%
(17/77)

1.29%
(1/77)

전북대
24.41%
(21/86)

54.65%
(47/86)

18.60%
(16/86)

4.65%
(4/86)

22.09%
(19/86)

17.44%
(15/86)

강원대 31.70% 63.41% 4.87% 2.43% 29.26%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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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로스쿨로 분류되는 대학에서 서울 이외 지역의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한 경우가 총 6명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그

리고 시립대가 각 1명, 아주대학이 3명이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0%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 달리 말해 서울이외 지역 학부출신

은 서울지역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

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구성 현황

이에 비해 지방에 소재한 11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정은 이와 사뭇 다르다.

아래의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입학생 기준으로 적게는 50%(제주대

학교) 많게는 77%(경북대학교)까지 서울소재 대학졸업생(외국대학 포함)들이

입학하고 있다.

[표 5] 2020학년도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지방 출신 학생 현황

(13/41) (26/41) (2/41) (1/41) (12/41) (2/41)

동아대
16.47%
(14/85)

43.52%
(37/85)

24.70%
(21/85)

9.41%
(8/85)

22.35%
(19/85)

12.94%
(11/85)

제주대
4.76%
(2/42)

30.95%
(13/42)

4.76%
(2/42)

19.04%
(8/42)

45.23%
(19/42)

2.38%
(1/42)

원광대
42.18%
(27/64)

67.18%
(43/64)

10.93%
(7/64)

7.81%
(5/64)

14.06%
(9/64)

10.93%
(7/64)

합
46.05%

(956/2076)
76.34%

(1585/2076)
7.51%

(156/2076)
5.53%

(115/2076)
10.59%

(220/2076)
22.80%

(475/2076)

서울 합
65.19%

(695/1066)
90.90%

(969/1066)
0.28%

(3/1066)
5.25%

(56/1066)
3.56%

(38/1066)
33.67%

(359/1066)

서울 외
25.84%

(261/1010)
60.99%

(616/1010)
15.14%

(153/1010)
5.84%

(59/1010)
18.01%

(182/1010)
11.48%

(116/1010)

학교명(입학정원)
(1-8회 변시 

누적불합격자수)
누적합격률

서울 이외 지역대학
출신학생 수/ 비율

(2020년) 
자교출신 학생 수/비율

영남대학교(70) (66) 87.8 23/71 32 % 7/71  9.85 %

부산대학교(120) (176) 80.5 34/127 26 % 22/127  17.32 %

전남대학교(120) (176) 80.1 56/123 45 % 20/123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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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에 따르면 지역 대학 출신학생이 지방 소재 로스쿨에 진학하는 수

는 입학총인원 대비 23%에서 5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달리 말해 서

울 소재 대학 졸업생이 지역 소재 로스쿨에 50%-77%까지 진학하고 있는 것

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제주대, 동아대, 전남대, 전북대 로스쿨 등은 이른바 지

역인재 할당 20%의 두 배인 40% 이상의 신입생을 지역 대학 출신자로 선발

했고, 11개 로스쿨 평균 약 34.7%의 신입생을 서울 이외 지역 대학출신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지역대학 졸업생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서울 이외 지역에 외국대학 등도 포함되어 있고, 카

이스트나 포스텍 등도 함께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지방소재 종합

대학의 졸업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9년 19.9%, 2010년 18.4%, 2011년 20.1%,

2012년 22.0%, 2013년 21.0%, 2014년 15.3%, 2015년 19.7%, 2016년 18.3% 등으

로14) 나타나고 있어 평균적으로는 2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육성법 개정 법률의 20% 규정이 마

치 지방대학 육성의 핵심정책인 듯 회자되지만 그 주체인 지방대학 로스쿨의

운영자들은 그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듯하다. 지방대학 출신 신입생의 비율을

오히려 줄여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거나,15) 서울

소재 로스쿨에도 지방 소재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신입생으로 선발하게 하

13) 충북대학교는 2019년 3명, 2020년 1명, 2021년 결국 자교 출신 신입생 0명을 기록하였다(충
청타임즈, 충북대 로스쿨 신입생 모교출신 ‘0명’, 2021.3.29. 자(http://www.cctimes.kr/news
/articleView.html?idxno=651448)

14) 고시계, [로스쿨 소식] 로스쿨, 2023학년부터 지역대학 출신 20% 뽑아야, 2021년 4월호,
47-48쪽 참조.

15) 지역연고가 없는 학생들이 지방 소재 로스쿨에 지역인재 할당으로 입학하기 위해 지방대
학에 진학하여 지역인재인 듯 행색하고 종국에는 서울지역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지적하
는 경우도 있다. 오지용, 법조 영역에서의 지방 배려, 인권과 정의, Vol. 494(2020), 4쪽 이하.

경북대학교(120) (187) 78.9 30/129 23 % 17/129 13.17 %

충남대학교(100) (169) 77.2 40/110 36 % 10/110 9.09 %

강원대학교(40) (73) 75.2 14/41 34 % 2/41 4.87 %

충북대학교(70)13) (136) 73.7 19/77 24 % 1/77 1.29 %

전북대학교(80) (167) 72.0 35/86 40 % 15/86 17.44 %

동아대학교(80) (185) 68.7 40/85 47 % 11/85 12.94 %

제주대학교(40) (87) 68.0 21/42 50 % 1/42 2.38%

원광대학교(60) (165) 62.1 16/64 25 % 7/64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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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합격의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로스쿨 지망생은, 한편으로는 서울 지역 로

스쿨 진학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소재 로스쿨에 진학

하는 경우에도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이중의 불이익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이다.

2.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현황

그렇다면 지방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지방 소재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 상황은 어떠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전국 로스쿨 졸업생 평균 합격률 83.9～ 84.9%에 미

치지 못하는 합격률을 보이는 지방 소재 로스쿨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자교

출신 입학생 수를 기준으로 장래의 합격자 수를 예측해 본다면, 특히 지역 거

점대학으로 불리는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3년 약17-18명, 경북대학교는 약 13

명, 전남대학교는 약 16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

상이 로스쿨이 도입되고 지방 거점대학들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

수치도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예측되는 합격자 수이다.

[표 6] 2023년 예상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배출 자교 졸업생 변호사 수 예시  

이러한 수치가 지방 소재 대학, 특히 사법시험 당시 일정 수 이상의 합격생

을 배출했던 이른바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제도가 운영되던 시절, 위 대학들의 변호사 배출현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사법시험 합격자 수

국가통계포털・법무부 등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 200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2009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학교명(입학정원) 1-8회 누적합격률 자교출신 입학생 수 2023 예상 합격자수

부산대학교(120)  80.5 % 22명 17-18명

전남대학교(120)  80.1 % 20명 13명

경북대학교(120)  78.9 % 17명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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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추이는 아래와 같다.

[표 7] 2002-2009년 사법시험(1,000명) 합격자 현황 

사법시험 당시 합격자 수 10위권 내에 있었던 경북대, 부산대, 그리고 전남

대학교에서는 매년 평균 18-26명까지의 변호사를 배출했음을 알 수 있다.

1,000명 전후의 합격자를 선발할 때에도 33명에서 40명까지 합격자를 배출했

고, 전체 합격자 대비 연평균 1.7%에서 2.6%, 즉 1,000명을 기준으로 경북대학

교는 연평균, 19-20명을 배출해왔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나

서도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변호사 배출상황이 현상이라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

려면 어느 정도의 변호사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도 관심을 갖

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적정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사법시험합격자 1,000명을 배출하던 시절에 각 대학교가 배출한 변호사 수

에 비근할 수 있는 변호사 수는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산술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8년간 변호사 시험 평균 합격자 수, 즉 1,571명을 기준으

로 하면 다음과 같은 수치가 도출된다.

출신
대학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점유율
8년 
평균

서울대 332 341 349 328 335 325 275 246 2,531 31.9 316

고려대 176 170 166 177 143 158 182 169 1,341 16.9 167

연세대 118 84 105 120 121 114 104 117 883 11.1 110

성  대 34 52 58 73 72 72 77 69 507 6.4 63

한양대 56 46 58 63 59 50 53 69 454 5.7 57

이  대 39 28 36 51 52 57 63 55 381 4.8 48

부산대 40 16 29 27 30 18 22 28 210 2.6 26

경북대 33 20 18 17 19 16 13 22 158 1.9 20

전남대 18 12 14 12 20 20 19 26 141 1.7 18

중앙대 12 20 16 7 14 24 26 18 137 1.7 17

계 858 789 849 875 865 854 834 819 6,743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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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한 동일 비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복잡한 다른 조건들을 일단 사상하고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부산대학교의 경우

자교 출신 변호사 40-41명, 경북대학교의 경우 자교출신 변호사 31명, 전남대학

교의 경우 약 28명을 배출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이후 변호사 배출

수나 비율에서 줄지도 늘지도 않은 현상 유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3)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학생 수

이러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들 대학교 졸업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야 할 적정한 학생 수, 즉 입학생 수를 계산해보기 위해 8년 간 평균합격률

83.9%를 적용해 보기로 한다.

[표 9]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학생 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지역 명문, 지방 거점대학이라고 불리던 경북대,

부산대,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그나마 어떤 의미에서건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고

하려면, 최소한 해당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적어도 33명에서 49명까지 법학전

문대학원을 진학하고(위 [표 9] 참조), 약 28명에서 41명까지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위 [표 8] 참조).

사법시험제도가 운영되던 당시 부산대, 경북대 그리고 전남대학교는 전국 7

위에서 11위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배출하며 지방의 명문으로, 말 그대로 지역

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학교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아래의 [표 10]에서의

대학
사법시험 1000명 기준 

(2002-2009)연 평균합격자 수
변호사시험 1,571명 기준 

합격자 수

부산대 26명 40.846명 (41명)

경북대 20명 31,420명 (31명)

전남대 18명 28.278명 (28명)

대학
변호사시험 1,571명 기준 

합격자 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학생 수

부산대 40.846명 (41명) 48.87명 (49명)

경북대 31,420명 (31명) 36.95명 (37명)

전남대 28.278명 (28명) 33.37명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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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은 위 [표 1]에서 보듯이 아득히 옛날의 추억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표 10] 사법시험합격자 수와 점유율 (제1회∼제57회)16)

3.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자교 출신 학생 입학 및 변호사시험 합격 현황

1)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경북대학교 자교 출신 입학생 수와 비율

언급한 대학 중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자교 출신 입학생 수와 비

율 현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16) https://namu.wiki/w/%EC%82%AC%EB%B2%95%EC%8B%9C%ED%97%98/%ED%86%
B5%EA%B3%84 : 2021.1.30. 최종검색 (나무위키)

출신대학 인원 순위 합격자 최초배출시험 점유율

서울대 8,283 1 1회 40.5

고려대 3,228 2 1회 15.7

연세대 1,871 3 3회 9.0

성  대 1,196 4 2회 5.8

한양대 1,149 5 17회 5.5

이  대 651 6 17회 3.1

부산대 446 7 13회 2.1

경북대 381 8 1회 1.8

경희대 333 9 3회 1.6

중앙대 316 10 1회 1.5

전남대 285 11 1회 1.4

전북대 104 19 1회 0.4

영남대 98 20 4회 0.4

동아대 97 21 1회 0.4

충남대 74 22 11회 0.3

조선대 40 27 2회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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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교 출신 입학 현황17)

입학년도 입학생수 구성비

2009 29 24.2

2010 27 22.5

2011 29 24.2

2012 35 31.7

2013 23 19.2

2014 21 17.5

2015 22 18.3

2016 20 16.7

2017 17 14.2

2018 19 15.8

2019 16 13.3

2020 17 14.218)

2021 13 10.819)

평균 22.15 18.66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3년간 연 평균 약 22.15명의 학생이 자교

에 입학했고, 입학정원120명 기준으로 평균 18.66%, 약 19% 달하는 학생이

입학했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2014-2015년을 이후

로 일반화되고 있고, 해마다 그 인원이 감소하여 2021년은 13명이 입학하는데

그치고 있다. 입학생 중 경북대 학부졸업생의 비율도 10.8%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 결원보충 인원을 합하면 10.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2명 전후가

입학한다는 말이다.

앞의 [표 9]에서 추정해 본 37명에 비할 때 약 1/3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달

리 말해 사법시험제도가 운영되던 시절에 비해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지방소재

대학을 대표하는 경북대학교의 영향력은 1/3 수준으로 축소되어 버린 것이다.

17)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자료
18) 실제 입학생(129명)을 기준으로 하면 13.18%에 불과하다.
19) 실제 입학생(125명)을 기준으로 하면 10.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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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자교 출신 졸업생 변호사 시험 합격 현황

경북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국내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여 변호사시험

에 합격하는 학생 수는 아래 [표 12]에서 정리되어 있다.

[표 12] 경북대학교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초시, 재시 비교)20)

[표 11]에서 보았듯이 연 평균 약 22명이 입학하면 초시에 약 13.2명, 재시포

함 연 18.2명 정도가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도 제5회 시험 이후에는 10명을 채우지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고, 입학자 수 자체도 2021년에는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멀지 않아 경북대

학교 학부를 졸업한 변호사의 배출 수가 한 자리 수 중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종래 사법시험이 시행되던 2002년 총 3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기 직전 8년간 평균 20명의 변호사를 배출했던 시점

과 비교하더라도 1/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연평균 변호사자격취

득자 수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50-55%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

서 언급했듯이 1/3을 기대하는 것도 점점 과한 욕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사법시험 합격자수와 같은 비중의 추정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31명([표 8]

참조)에 비하면 1/3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경북대학교의 경우 종래보다 1/3의

입학생, 1/3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축소된 것이다. 경북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이 사법시험제도 하에서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

비교할 때 어떤 차이를 가져온 것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부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악화일로로 달려가

2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자료. 거점 국립대학에 속하는 지방 120명 정원의 한 로
스쿨에서는 2014년부터 자대 출신 입학생이 13명, 2015년 23명, 2016년 24명, 2017년 21명,
2018년 17명, 2019년 18명, 2020년 22명, 2021년 20명으로 경북대학교 보다는 입학생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제3회
(2014)

제4회
(2015)

제5회
(2016)

제6회
(2017)

제7회
(2018)

평  균

경북대출신
(재시포함)

24명 21명 15명 18명 13명 18.2명

경북대출신
(초시)

21 18 10 9 8 13,2명

합격총인원 92명 84명 86명 92명 93명 8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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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

4. 소결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이 설령 그 대학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 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온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지방대학

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

다. 물론 그 당부에 대해서 여기서 다투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상태를 방치할 경우 결국 지방대학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느 법학

전문대학원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법조인의 삶을 꿈꾸기조차 어려워진다는 점

을 지적하려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그런 현상이 고착화될수록 지방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의 수준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든든한 지방 거점대학이라는 위상은 물론이고 그 존

립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내 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걷어내자는 것이다.

학령인구감소와 수도권 지역의 학생편중 현상이 지방대학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언론의 지면을 가득 채우는 지금,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지방대학 몰락을 부추기는 대표적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에 대해 어

떻게 답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심 방향에서 도대체 어떤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기술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현행 관련 법률의 개선 필

요성은 없는 것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과 개별 지방 대학교에

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Ⅲ. 대책

1. 현행 법령의 내용과 개선책

1) 학생구성 다양성 규정의 의미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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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에서 학생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표제 아래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임의

로 조정할 수 없는 입학생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21). 동조 제1항에서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법학사 이외의 학위

를 가지는 자를 입학정원의 1/3이상, 제3항에서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

된 대학(학부)외의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를 취득한 자의 비율을 1/3이상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개원 초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던 이 규정은

사실상 법학사 진학자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자는 무의미해졌고,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학부졸업생을 2/3 초과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사실

상위권 몇 개 대학에 한정된 의미로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

게 말한다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실질

적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하겠다(위의 [표 3], [표 4]참조). 즉, 자교 출신의 진

학률이 2/3에 도달하는 대학은 현재 서울대학교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서울대학교 학부출신

의 지원자들은 고려대와 연세대는 물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어떤 진입장벽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마치 특정 대학의 입학자들 중 1/3 이상은 타 대학 졸업생

으로 입학시킨다는 외관을 통해 기존의 이른바 법조카르텔이 붕괴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로

스쿨의 입시에서도 대학 순위에 따른 학생 수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입학생과 변호사시험합격자 수를 보더라도 오히려 기존의 대학 서열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하는 평가일 것이다.

2)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고려 조항의 의미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동 시행령)

제5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등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법이나 동 시행령에서는 그

21) 한편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여러 전공 지식을 가진 학부졸업생 혹은
전문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
학에서는 제도적으로 법과대학이 폐지되어 향후 법학전공자의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앞서 살펴본 통계(위 [표 3])에서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로스
쿨에 진학하는 비율도 평균 10% 전후, 서울의 경우 4-5%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달리 말
해 법학전공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의 주류가 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도 현실적 기
초가 사라진 상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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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없다. 지방대학이 어떻게 발전한다는 것인

지, 지역발전에 우수한 인재를 어디서 어떻게 양성한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

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다.22)

지방 소재 대학들에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허가하고 지방 거점 국

립대학의 경우 120명의 입학정원을 인정하고, 200명 전후의 정원을 각 도마다

배정한 것으로 그 고려를 다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학생들이 정원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과연 지방대학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결과이며,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

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그 제도 운영이 가져온 긍정의 효과이며 합리적인 결과

인지는 의문인 것이다. 기존의 대학 서열화는 로스쿨의 입시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대학 출신을 로스쿨에 입학하게 하는 것은 3년 이후 변호

사시험 합격률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잠재적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된 이른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들은 그들이 설치된 대학교는 물론 주변 지역의 학

부졸업생들은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로 인식되고 매력 있는 입학생으로 인식되

지 못하는 상황이 정착된다면23) 지방 로스쿨들이 어떻게 지방대학 발전과 지

역발전에 우수 인력 양성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서울지역의 우수한 학부졸업생을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에 유치해서 지역 인재로 키운다는 말인가? 지역에는 우수인재가 없으니 외부

로부터 인재를 수입해 와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방대학

의 학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방에 소재한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다면 서울 상위대

학을 졸업하고 오라!”라는 현재의 메시지는 결국 장래 법조직역을 희망하는

지방대학의 학부에 지원할 지역 인재들을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라고 안

내하는 신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로스쿨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리라는 기대와 조건으로 로스쿨 도입을 생각했던 경우로는
정종휴, 지역균형발전과 한국 로스쿨의 출범, 일본 로스쿨의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5권 제1호(2004), 1쪽 이하 참조.

23) 예를 들어서 법학전공이 아닌 지원자이지만 유명한 로펌에서 복사아르바이트를 하고, 유
명 학원의 법학 관련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 스펙이 되는 순간, 그러한 조건을 갖출 수 없
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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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의미

무엇이 과연 동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우수 인

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

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찾을 수 있다.

동법 제15조에서는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라는 표제어 아래 총 4개의 항을

두고 있는데, 동조 제3항에서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

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

여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미 지역 대학생들이 입학하기 어려울

것임을 전제하고 일정 비율을 할당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동법 시행령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제10조 관련)”에

서는 현재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20%를 지방대학을 졸업

한 사람이 입학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
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모집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2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4) 부산・울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5) 강원권  강원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0%

3.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모집 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나. 제2호의 모집 비율 = 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원/전문대학
원 전체 입학 인원

만약 지원자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요구를 지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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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니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사실상 일종의 뒷문을 열어

준 규정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이 규정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에서는 계륵이 아닐 수 없

다. 지방대학 졸업생을 많이 입학시킨다는 것은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저

하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서울지역 대학 졸업생이 70∼80% 입학하고, 지방소재

대학 졸업생이 20∼30% 입학했다고 가정할 때, 지금까지 대략적 추정으로는

해당 대학 변시 불합격자의 대부분은 후자로 나타나더라는 것이다.24) 그런 이

유로 사실 반갑지만은 않은 20% 규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서울 소재 법학전

문대학원도 10∼20%의 지방대학 졸업생을 입학시키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

어야 한다는 목소리의 배후에는 일부 이런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물

론 그 목소리가 담고 있는 배경은 하나가 아니다.25) 그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자.

4) 기회균형, 지역균형선발제도의 함의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학부생을 선발하는 신입학생 입학전형을 보면 정원

내에서 20～25% 수준에서 선발하는 지역균형전형이 있고, 정원 외에서 선발하

는 기회균형전형이 있다.

말 그대로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고등학교 교육까지 최고 수준의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또는 다른 이유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

등을 피하기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까지와

는 다른 국내 최고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에게 기회를 주겠

24) 이 글의 심사위원분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지방대 학부 졸업생을 입학시키면 변
시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앞선 [표 11] 및 [표 12]의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예를
들어 경북대 학부출신이 경북대 로스쿨에 입학・졸업한 후 변시에 합격하는 비율(재시포
함 약 합격률 82.7%)이 비경북대 출신합격률(연 평균 약 72%) 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높다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25) 예를 들어 지방대육성법에서 향후 20%의 지방소재대학 출신을 법전원에 선발하게 하는
것은 이른바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입학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결국은 지
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 소재
법전원에서도 실력 없는 지방소재 대학 학생 20%를 선발하게 하여 평등하게 하라는 주
장도 있다. 관련해서는 조소영, ‘지방 로스쿨’의 현황과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
63집(2018), 81쪽 이하, 9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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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앞서 서울지역 로스쿨에도 20%의 지역대학 학

부 학생들을 선발하라는 목소리가 중요한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

한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채택될 수 없는가라는 반문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자교 출신 진학률을 2/3로 통제하는 것을 서울대학교 졸업생의 법학전

문대학원 독차지를 막겠다는 취지를 넘어 지방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인

재의 양성이라는 목적과 연결하고자 한다면 1/3의 일부를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기회균형선발, 혹은 지역균형선발제도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전형이 이미 대학의 학부 입시차원에서는 정착되어 있음에도 법학

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지역대학의 발전,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지역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

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가 보기에 진정한 의미의 지역인재

에게 균형발전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현재 완전히 막혀 버린 서울지역 로스

쿨 진학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지역에 소재하

는 법학전문대학원들도 입학정원의 10～20%를 지역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2. 지방대학의 현실인식과 개선책

1) 지방대학의 책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지방대학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의무를 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부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에게 전공을 불문하

고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지방대학의 모든 학과에 진학하는 학

생들이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고 학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서

울소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방거점 국립

대학에서 설치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선택으로 보인다면,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지방소재 대

학의 우수인재 확보・양성이라는 계획과 의무에 역행하는 것임은 재언의 여지

가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결국 지방대학 졸업생이 법전원에 진학

하기 위해, 심지어 자교의 법전원에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환영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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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평가절하의 현상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2) 법과대학교 폐지를 교양법학, 대학법학교육의 폐지로 오해하는 행태의 개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에 따라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동조 제1항).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학사과정

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 그것도 국립고등교육기관에

서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법학과목 교육을 받을 기회를 봉쇄하라는 것

이 위 규정의 취지인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민주주의니 법치주의니 하는 헌

법적 원칙들은 포기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교양법학의 이름으로건, 자유선택과목이나 전공선택과목으로 개별 법학 관

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도 요구되는 것이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부과정학생들에게는 ‘현대사회와 법’을 넘어서는 수준의 법학

과목의 교육은 금지된 것처럼 이해하는 대학의 태도는 법치주의적 테두리 내

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일을 포기하

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약의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보장되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범죄와 국가권력은 어떤 관계인지, 공학과 벤처

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허, 면허, 자격과 실험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

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법적 관련 지식을 대학에서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현재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의 학부

과정에서 법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지방대학교

스스로가 그들의 학교 졸업생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물론,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 마저 관심이 없

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27)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학에서 법치국가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학강의의 재개가 국

가적으로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26) 이를 넘어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야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
성룡,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66집(2019), 1쪽 이하 참조.

27) 로스쿨 도입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제언들은 예를 들어 김정현, 법과대학 폐지
이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법교육연구 제13권 제3호(2018), 7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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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차원에서의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강화 필요성

지방 대학의 학부생들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국공・사
립여부를 불문하고 LEET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하여 운영하는 대학은 물론, 분

교를 활용하거나 대학 내 교양과정 프로그램운영, 법학연구소 등의 법학 교육

과정 강좌개설 등의 방법으로 법학의 주요 과목들을 학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련

하고 우수 인재들이 법학의 기초들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특

히 지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서울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없

는 사정에 대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서울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은커녕 지방소재 법학전문대

학원은 물론 심지어 자교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에도 해당 대학교의 졸업생

을 입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 소재 로

스쿨에서 자교 출신 입학생 0명이라는 결과를 낸 후 LEET특설반 등의 대책

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낯설지 않다는 말이다.28)

3. 지역주민과 지역 행정・정치권에서의 역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는 무엇보다 그에 부합하는 인구와 역량 있

는 인재의 공급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조인으로

서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방소재 대학이 아닌 서울 지역

대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지역 대학이 우수한 인재

를 확보하여 지역에 공급하는 기본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법학

전문대학원의 실태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지역정치 부분에서 현재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과 활동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제적 약자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층의

구별을 더욱 강화하는 나쁜 제도가 아니라는 홍보문구가 모두에게 익숙한 상

태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고, 수업연한을 모두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까지,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

쳐야 하는 4년의 학부과정의 비용은 지방의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 일 수밖에 없다. 한 학기에 500만원의 등

28) 충청타임즈, 충북대 로스쿨 신입생 모교 출신 ‘0명’, 2021.3.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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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금을 납부하고 3년 뒤 합격마저 불확실한 진로를 택할 수 없다는 말을29) 극

히 일부의 의도적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다면, 우수한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

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과 변호사 자격취득까지 3-4년 이상의 시간을 안정

되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도 대학만의 의무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정치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이자 의무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학교, 지역대학의 건강한 존립은 지방과 그 지역의 존립의 기초

이다. 지역・지방이 먼저 사라지는가, 지역・지방대학이 먼저 사라지는가의 선

후 문제일 뿐, 어느 하나는 사라지지만 다른 하나는 건전히 살아남는다는 것은

병립하게 어려운 명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책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학제

도와 지원책의 마련은 지역과 대학 모두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Ⅳ. 맺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운영 자체에 대해 회의적 목소리나 폐지주장은 여

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학교의 입학처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의전원을 도입했으나 의전원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의대생보다 오

히려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다 의학 전문가 양성이라는 의전원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다.”라고 했다고 한다.30)

대권과 서울시장을 노리는 한 정치인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

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

를 끊어야 한다"며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31)

29) 충청타임즈, 앞의 기사.
30) 연합뉴스, “부산대, 동아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2010.11.03.자 기사.
31) 한겨례, “로스쿨, 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윤석열 지키자”, 2020.2.13.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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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개원한 지 10주년을 넘긴 시점에도 여전히 한 대권주자였던 정치

인은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을 폐지하고 정시확대를 주장하며, “공정사회는 공정한 경쟁 룰에서 출발한다.

서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가진 자들만의 세상, 특권층

들만의 세습 사회는 민주사회도 아니고 골고루 잘 사는 평등한 세상도 아니

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32)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 문제, 즉 로스쿨의 유지냐 폐지냐의 문

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분명히 현재의 모습 그대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향후

10년 혹은 20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리 현명한 판단으로 보이지 않

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33)

무엇보다 로스쿨 관련 논의의 배후에 밀려나 있는 가장 심각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의 하나가 바로 지방과 지방 소재 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인해 입고 있는 불이익과 악영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지방

교육과 지방대학의 상징이었던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등과 같은

지역 거점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관이나 검사에 임용되

는 등 법조직역으로 진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지역인재가 사법시험이 유

지되던 시절보다 1/3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심지어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지방대학을 나와도 자신의 노력을 통해 법

조인으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절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대학발전, 지역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도 지방대학교의 졸업생들이 서울은 물론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적어도

사법시험 당시의 법조인 배출 수준만이라도,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2) 국민일보, “공정 외친 홍준표, 수시, 의전원, 로스쿨 다 폐지하자”, 2019.10.27.자 기사.
33) 물론 통계자료의 확보와 분석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추후 보
다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국가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적절한 토론
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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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법과 동 시행령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기회균등전형을 마련하여 최소 10%～20%의 지방대학교 학부 졸업생의 서울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허용해야만 한다.34)

지방대학교의 경우 지방대학교의 위상저하를 손 놓고 보고 있을 일이 아니

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과정, 준비과정

과 교육을 지원하고 장학제도를 보완하는 등, 하다못해 자신의 대학 학부생들

을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만이라도 입학시키고 싶은 학생들로 키워내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법과대학을 폐지하라는 것을, 학사과정에 법학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폐지하라는 것을, 마치 교양법학과 법치국가의 민주시민을 길

러내는 법학 관련 교육까지 폐지하라는 논리로 오해하고 이를 방치하는 지금

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법학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시민과 지역정치영역은 이러한 법적 규정마련과 제도 정착에 관심과 협

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언급된 내용 중 법률화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입법에서 관철될 수 있는 합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이 살기 위해

서는 지역대학이 든든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

다. 지역의 소멸과 지방대학의 몰락은 하나의 위기의 양면과 같은 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어느 곳을 진출하건 간

에 그들의 노력에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는 장학기금 등의 지원제도의 정

착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방대

학교 졸업생이 자신들의 꿈을 지방대학교에서도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35) 비로소 지역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이 바로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재 대학이 우수한 학부생을 유

치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 방법인 것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첫 걸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34) 유사한 방향으로 법률신문, ‘법의 날 특집, 지방 로스쿨 길을 묻다’, 2021년 4월 26일자 참조.
35) 최근 교육부 자료{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
신 지원 전략(2021.5.20.), 1쪽}에 따르면 2021년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 신입생 충원률은
91.4%인데 수도권은 99.2%, 비수도권 일반대는 92.2%이며, 미충원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
이 30,458명을 채우지 못해 총 75%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서울지역으로 신입
생의 이동은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상론하
지 못하지만 자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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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s to prevent the collapse of regional hub universities

under the law school system*

36)Sung-Ryong Kim**

This article has dealt with the ra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 depression

of local universities under the law school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region are actually

on a path of decline. We have to ask who the local law school is for. The law

school located in Seoul practically does not select local university graduates.

In local law schools, the majority of students graduated from universities in

Seoul. Among the graduates of local national universities, fewer and fewer

graduates are qualified as lawyers. Neglecting this phenomenon may hinder

regional development and lead finally to the collapse of local universities.

The autho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local and regional universities and for the common survival of the central and

regional universities. Law schools in Seoul must select at least 10∼20%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Local universities must provide liberal arts and law

related subjects to undergraduate students. Local residents and local politicians

must not only try to legislate the countermeasures mentioned above, but also

expand the scholarship system and support system for local university students.

That is the very first step in responding to the two inseparable crises; the

collapse of local universities and the disappearance of regions.

Keywords : law school, regional hub universities, decentralization of powe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regional human resource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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